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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세미나 대전발전연구원(20070419: )

충청권발전 특별법 제정방향

소진광 경원대 교수( )

지역발전과 특별법.Ⅰ

지역개발은 당면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의 미래논리를 확보하기 위한 변

화관리방식이다 따라서 지역개발은 무엇을 도모할 것인가를 정하고 정한 바를 어.

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적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전체와.

부분의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와 같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 중의 대부분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난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다 보면.

더욱 그렇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모든 계층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일관된. ,

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역개발이 지방자치와 연계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

다.

권력 또한 무수한 선택의 산물이다 그러나 누구나 공감하는 선택기준을 제시하.

기란 어렵다 이 과정에서 다수에 의한 횡포가 득세를 하게 되는데 그리 되면 전체. ,

는 있어도 부분이 없는 반 민주주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부분이 합하여 전체를.

이루는 과정이 민주주의 기본이다 전체적 입장에서 선택은 부분끼리의 비교를 불.

가피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제한된 자원과 기회의 배분은 부분끼리의 마찰과 갈등,

을 야기할 수 있다 국가권력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특히 그간 중앙정부의 지역발. .

전정책으로 인해 지역간 배타적 경합이 심화되어 오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선 지역균형발전은 요원하기만 하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반드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다 지역발전은 부분논리로서 국가 전체적인 조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전체적인 조화는 지역발전에 대해 각 지역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경우에 가능하다 국가가 직접 국.

가표준 을 내세워 지역 평준화 를 도모하고자(national standard) (regional levelling)

한다면 개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일부는 활용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연계되기 어려운 두 명제에 불과하. ‘ ’

다.

이제까지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의 과도한 집중이 완화된 것은 분명 아니다 지방경제. .

의 중앙예속 또한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비대화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고 수.



도권집중을 억제하려는 정책도 오랫동안 실시해 오고 있다. 수도권에서의 과도한

집중과 지방경제의 중앙예속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중앙정

부의 지역문제해결방식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중앙정부가 지방

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과대망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집중현상은.

권력의 산물이다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은 해결사에 기대하기 마련이다 지역문제. .

를 해결하려는 중앙정부의 노력은 보충적 역할에 국한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

가는 이를 빌미로 권력의 집중을 부추겨 결국 중앙정부의 권한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지방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부품으로 전락하게 만든다 지방은 중앙의 특혜, .

를 바라고 그러한 특전은 지역간 경합을 통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선

택기회는 늘어만 가게 된다 지방이 중앙에 연줄이나 대려고 하는 방식으로는 지.

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앙정부는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

건만 만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지역의 균형발전은 차별화의 경제에 근거하여 추진되어야 한다1)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전국적 통일성을 내세우는 정책기조는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인다 일도 없는 곳에 사람 보내고 돈. .

보내려고 하면 중간비용만 많이 들고 보내봐야 자원만 낭비하게 된다 지역균형발, .

전도 일이다 수도권집중 완화도 일이고 지방경제를 살리는 것도 일이다 지방분권. , .

없는 균형논리는 분산으로 위장한 껍데기다.

두 번째 원인은 물리적인 감각만 내세운 지역분산이다. 지역의 발전은 그 곳에서

사는 사람의 번영 이지 장소의 번영 만을(people's prosperity) (place's prosperity)

의미하지 않는다 저울로 무게를 달 듯 지역균형을 생각한다면 자칫 지방은 저울추. ,

에 불과하여 정작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물리적 균형감각은 위에서 보면 더욱 잘.

파악된다 그러한 맥락에서 국가균형의 문제를 물리적 분산관점에서 접근하다보면.

결국 중앙정부 중앙무대의 권위만 높여주는 꼴이 될 것이다 물리적 관점에서의 지, .

방분산은 지방을 국가 전체적인 발전의 들러리로 전락시키게 된다 그에 반해 지방.

분권은 지방이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세 번째 원인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지 못한데서 찾

을 수 있다.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마치 할 수 있는 일처럼 생각하여 정책을 형

성하고 집행하다 보면 다른 변수가 개입되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야기하기 쉽다.

민간 분야가 미미하여 정부부문이 전반적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엔 정부

의 정책이 사회전체를 조율하고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년대. 60 ,

년대 년대 전반까지가 그랬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이제 정부는 민70 , 80 . .

간 부문에 의해 크게 영향 받고 있다 그런데도 정책은 마치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결정되고 있고 또 그럴 것처럼 집행되고 있다, .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은 지방분권을 통한 지자체간 조화를 위한 것이지 지자체

1) 차별화의 경제 란 다양한 지역의 잠재력에 근거하여 지역별 특성을 강조하는데(economies of differentiation)

서 도출될 수 있다 지역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잠재력 구성요소의 차이는 지역간 공간기능분담의 필요조건이.

고 지역균형발전의 전제조건이다, .



간 평준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지자체간 조화는 지역격차를 상생의 원리로 활용할.

수 있는 상호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간 격차가 발생한다고 하여 지역간 조.

화를 이룰 수 없다는 논리는 억지에 불과하다 오히려 지역간 평준화는 지역별 잠.

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간 중앙집권체제로 인해 발생한 개별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다른 지역의 경쟁력 기반을 약화시켜서는 곤란하다 지역문제는 상대적이라서.

지자체간 상호작용관계를 고려하여 풀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체제에서의.

충청권개발은 두 가지 방식의 접근논리가 가능할 것이다.2) 첫째는 충청권이 국가

최소수준 을 충족시키기 위한 접근이고 둘째는 국가 전체적인(national minimum) ,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충청권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접근이다 각각의 경.

우에 따라 충청권개발 특별법 제정명분이 다르다 국가 최소수준의 입장에서 충청.

권개발을 접근하게 되면 충청권개발은 중앙정부의 적극적 보충행위에 해당하고 이,

러한 맥락에서의 충청권개발 특별법은 국가표준 이하수준을 겨냥하게 될 것이다.

한편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충청권의 여건을 활용한다는 것은

국가가 충청권 발전수준을 국가 표준 이상으로 끌어올려 다른(national standard)

지역의 발전을 유도한다는 정책의지의 표현에 해당한다 여기서 충청권개발 특별법.

은 이들 지역의 개발여건을 활용하여 충청권 역내 발전뿐만 아니라 인접지역과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입장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충청권발전 특별법안 접근논리.Ⅱ

충청권발전 특별법안 근거1.

충청권발전 특별법은 충청권발전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근거를 달리하

게 될 것이다 충청권발전 목표가 국가최소수준을 실현하는 것이라면 충청권발전.

특별법은 종래의 낙후지역개발과 관련한 지원체계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충청.

권발전의 목표가 세계화시대를 맞아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풍선효과3)를 보완

하고 수도권규제에 따른 경제활동의 공간제약을 이 지역 여건을 활용하여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충청권발전 특별법은 창조적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어느 입장에서.

특별법 제정근거를 확보하느냐는 충청권에서의 경제활동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충청권은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통해 국가중추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특히 충청권은 수도권 비수도권간의 개. ㆍ

발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초광역적 혁신체제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자칫 행정.

2) 여기서 충청권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를 포함한 지역단위이다, .

3) 풍선효과란 국경이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할 경우에 나타난다 즉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한 기업입지 규제는. ,

반드시 국가 안에서 다른 지역에서의 기업입지와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수도권에서의 공장.

입지 규제로 인해 국내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더 이상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기관만이 모여 있는 행정타운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고 대전 특구는 지역경‘ ’ , R&D

제 연관효과가 미흡할 뿐 아니라 충북 오송바이오밸리와의 연계성이 떨어져 이들

충청권에서의 잠재력이 국가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 충청권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공간정책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수도권규제에

따른 대체공간으로 선호되고 있다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를 아우르는. ,

충청권은 년 기준 면적으로는 전국의 를 인구로는 전국의 를2005 16.63% , 10.14%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인 인구비중이 약간 감소하고 있으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다.

른 지방의 감소세에 비해서는 약한 편이고 대전광역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년 전국대비 대전광역시 인구비중이 였던 것이 년엔1990 2.42% 2000 2.97%, 2005

년에는 로 늘어났다3.05% .

표 전국대비 충청권의 면적 및 인구 비중< 1> (%)

이와 같이 충청권은 수도권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려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에서와 같이 충청권의 지역내 총생산 비중은 전국대비 년. < 2> 1990 9.87%

였던 것이 년엔 년엔 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충청권2000 10.73%, 2005 11.21% .

에 입지한 제조업 업체수는 년을 기준으로 약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전국2000

대비 입지집중도는 약간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제조업 업체수의 지역별 변화를 보면 대전광역시의 경우 꾸준히 감소해오다가

년 이후 약간 증가추세로 돌아섰으며 충청북도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2000 , ,

충남의 경우 대전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년 이후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결국 충2000 .

청권은 최근 전국 대비 제조업체수 비중은 약간 감소하고 있으나 업체수는 증가하

기 시작하였고 지역내 총생산에 있어서 전국 대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에서의 이러한 추세는 서남권 등 낙후지역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연도 1980 1990 2000 2005

전국

면적( )㎢
98,992.34

(100.0)

99,273.70

(100.0)

99,460.74

(100.0)

99,646.16

(100.0)

인구 명( )
37,436,315

(100.0)

43,410,899

(100.0)

46,136,101

(100.0)

47,278,951

(100.0)

대전
면적( )㎢ - 537.19(0.54) 539.83(0.54) 539.78(0.54)

인구 명( ) - 1,049,578(2.42) 1,368,207(2.97) 1,442,856(3.05)

충북
면적( )㎢ 7,432.79(7.51) 7,436.11(7.49) 7,431.69(7.47) 7,431.44(7.47)

인구 명( ) 1,424,038(3.80) 1,389,686(3.20) 1,466,567(3.18) 1,460,453(3.09)

충남
면적( )㎢ 8,790.95(8.88) 8,318.12(8.38) 8,586.44(8.63) 8,600.52(8.63)

인구 명( ) 2,956,214(7.90) 2,013,926(4.64) 1,845,321(4.00) 1,889,495(4.00)

충청권

면적( )㎢
16,223.74

(16.39)

16,291.42

(16.41)

16,557.96

(16.65)

16,571.74

(16.63)

인구 명( )
4,380,252

(11.70)

4,453,200

(10.26)

4,680,095

(10.14)

4,792,804

(10.14)



다르다 결국 충청권발전 특별법의 필요성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앙정.

부의 적극적 보충역할과는 거리가 멀다.

표 전국대비 충청권 지역내 총생산 비중변화< 2> 년 불변가격 단위 백만원(2000 , : , %)

표 전국대비 충청권의 제조업체수 비중 변화 단위 개소< 3> ( : )

이러한 맥락에서 충청권의 활용방안은 첫째 풍선효과가 사라진 세계화시대에서,

수도권 규제에 따른 이전 기업을 수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이고 둘째, ,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책사업을 이 지역은 물론 주변지역 발전과 효

과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결국 충청권에 대한 특별법 근거는 이 지역의 낙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책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가경

쟁력 강화의 수단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러한 근거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충청권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권 개발 특별법은 단순히 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충,

청북도 및 충청남도끼리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리확보 수준에 그치지 않고

충청권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앙정

부 및 대전광역시 충북도 충남도의 역할을 정하는데 근거를 두어야 한다, , .

즉 충청권발전 특별법은 지역적 구조적 한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행정중심, ㆍ

복합도시 건설과 대전 특구 및 오송바이오밸리를 상호 연계하여 우리나라의R&D

신성장 공간축을 형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신성장 공간축은 미래.

논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기타 지방을 연계하여 빠르게 혁신을 전파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충청권발전 특별법은 우리나라 미래의 주력.

산업으로 부상될 산업 및 국방산업을 새롭게 결합한 차세대 융합산업을 중BT ITㆍ

점 육성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고 혁신의 빠른 전파를 통해

지역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연도 1990 2000 2005

전국 332,274,083(100.00) 577,970,942(100.00) 729,240,586(100.00)

대전 8,366,175 13,559,020 16,462,545

충북 9,540,047 19,521,392 24,004,065

충남 14,900,606 28,962,820 41,280,942

충청권 32,806,828(9.87) 62,043,232(10.73) 81,747,642(11.21)

연도 1990 2000 2005

전국 312,940(100.00) 313,246(100.00) 340,183(100.00)

대전 7,076 6,489 6,528

충북 7,396 7,943 8,673

충남 11,071 10,819 11,780

충청권 25,543(8.16) 25,251(8.06) 26,981(7.93)



충청권발전 특별법안 제정방향2.

충청권발전 특별법안의 성격은 우선 년 월 일까지 유효한 한시 특별법2020 12 31

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한시 특별법은 법 제정 목적을 미리 정한 기간 안에 실현.

한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변화를 관리하기 위한 개발관련 한시 특별법의.

경우 변화의 성분 중에서 속도를 통제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속.

도는 통상 관련 변수를 찾아내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제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

을 필요로 한다.

변수끼리의 상호작용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기회비용과 해당 지역의 사

회적 할인율 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흔히 특별법(social rate of discount) .

입법취지를 모호하게 설정하게 되면 한정된 재원의 기회비용과 사회적 할인율을 무

시하기 쉬운데 그럴 경우 특별법이 오히려 지역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충청권발전 특별법은 입법취지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러한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

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충청권발전 특별법은 지역의 잠재력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가,

공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거버넌스적 계획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즉 충청권발‘ ’ .

전 특별법은 해당 지역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보충적 역할만을 강

조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와 해당지역 모두가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이끌어내야 한다 따라서 계획 및 지 구 역 지정의 심의주체는 건설. ( )

교통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국토정책심의위원회가 맡고 실시계획의 승인은 해,

당 지역 시도지사가 맡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가칭 충청권광역복합. ( )․

개발계획은 시도의회의 의견청취과정을 거쳐 국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

다 국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은 가칭 충청권광역복합개발. ( )

지역을 지정하고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의회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 ․

을 확정하게 된다.

충청권발전 특별법 역시 적극적 변화의 관리방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유동적 생

산요소를 끌어들이고 생산요소의 결합방식을 재조정하여 새로운 논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거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별법은.ㆍ 법인

세 소득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하고 개발ㆍ ㆍ ㆍ ㆍ ㆍ

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 , , , ,

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 ·

다.

특히 충청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잠재력을 개발하여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국고보조금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충청권발전이 해당 지역.

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투입은 당연하

다 결론적으로 충청권발전 특별법은 지방분권체제에서의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과 연.

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충청권발전 특별법을 통해 얻게 되는 효과는 이해 당사자간 참여비.



율에 따라 적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충청권발전 특별법안의 구성 예시. ( )Ⅲ

제 장 총칙1

제 조 목적 이 법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각각의 발전잠재력을 공유1 ( ) , ,

함으로써 공동 번영의 기반을 확보하고 이 지역에서의 혁신창출능력을 주변지역으

로 전파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 ( ) .

충청권 이라 함은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 이하 시도 라 한다 의 관할1. " " ( “ ” )․ ․ ․

구역에 속한 지역을 말한다.

충청권광역복합개발계획 이하 광역복합개발계획 라 한다 이라 함은 충청권2. " ( “ ” )"

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 이하 시도지( “․ ․

사 라 한다 가 공동으로 입안하여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 ) 4

계획을 말한다.

충청권광역복합개발지역 이하 광역복합개발지역 이라 한다 은 지역경쟁력3. " ( “ ” )”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

다.

제 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광역복합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3 ( )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 ,

지 아니하다.

제 장 광역복합개발계획의 수립 등2

제 조 광역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4 ( ) ․

하는 충청권광역복합개발계획안 이하 광역복합개발계획안 이라 한다 을 입안하여( “ ” )

야 한다 시도지사가 광역복합개발계획안 을 입안하고자할 때는 시 도의회의 의견. “ ” ·․

을 청취하여야 한다.

광역복합개발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1. ·

광역복합개발지역 지정의 필요성2.

광역복합개발지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이하 개발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3. ( " " )

자

개발사업의 시행방법4.

재원조달방법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6.



산업유치계획7.

보건의료 교육 복지시설 설치계획8. · ·

환경보전계획9.

기업투자유치 및 정주환경 조성계획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11.

제 조 광역복합개발지역의 지정 등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광역복합개5 ( ) ① ․

발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복합개발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1② ․

는 때에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복합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4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심의위원회의③

심의 의결을 거쳐 광역복합개발계획안을 확정하고 광역복합개발지역을 지정한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복합개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3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 ·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따른 광역복합개발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있어1 5⑤

서 개발구역의 규모 지정 또는 변경 요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광역복합개발지역의 지정 시 고려사항 국토정책심의위원회는 제 조제 항의6 ( ) 5 3

규정에 의한 심의 의결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파급효과1.

지역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공항 국제항만 광역교통망 정보통신망 용수 전력2. · · · · ·

등 기반시설 구축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3.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제 조 광역복합개발지역의 지정해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 도지사가 요청하는7 ( ) ·①

경우에 광역복합개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광역복합개발지역를 해제하는 경우 제 조 제 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5 3 .②

제 조의 광역복합개발계획의 변경 건설교통부장관은 시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7 2 ( ) ·①

우에 광역복합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자 이하 개발사업시행자 라 한다 가 관할( " " )②

시 도지사를 경유하여 광역복합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광역복합·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시 도지사를 각각 경유. ·

하여야 한다.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광역복합개발계획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1 2③

령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조 광역복합개발지역 지정의 효과 광역복합개발지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8 ( )

광역복합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수립 또는 승인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1. 8 9「 」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30

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2. 40「 」

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30

도시개발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법 제 조의 규3. 3 , 4「 」

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촉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동법 제 조의 규4. 3 , 8「 」

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조 내지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5. 6 7 2「 」

업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관광진흥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6. 50「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7. 5「 」

자연공원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결정8. 15「 」

연안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과 같은 법 제 조의 규9. 5 8「 」

정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결정

제 조의 행위의 제한 개발사업의 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8 2 ( ) ,①

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 도지사, ·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시 도지사는 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1②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시 도지사는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 2③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

제 조 개발사업시행자 등 개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9 ( ) ①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국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국가의 필요성 범.․

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1.

정부투자기관2.

지방공기업3.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4.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1②

다.



제 장 광역복합개발사업의 시행3

제 조 실시계획의 승인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10 ( ) ①

여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 하고자1② ․

하는 경우에는 관할행정구역의 시장군수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 승인. , ,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의 시도에 개발구역이 걸치는 경우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2 1③ ․

인권자 또는 의견제시권자는 개발구역 면적의 분의 을 초과하는 행정구역이 포2 1

함된 시도지사가 되며 이 경우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③ 「 」

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52 .

제 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광역복합개발지역을9 2 ( )「 」

관할하는 광역시 또는 광역복합개발지역 안에 위치하는 시 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제 조77 78「 」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시행자는9 3 ( · )「 」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11「 」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

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 조의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 4 ( ) 65「 」

조 및 제 조의 규정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99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시 도지사는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10 ( ) · 9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 ,

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인 허가 등의 의제 개발사업시행자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11 ( · ) 9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인가 지정 승인 협의 및 신· · · ·

고 등 이하 허가 등 이라 한다 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 " ) , 10

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초지법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1. 21 2「 」

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 허가23

산지관리법 제 조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2. 14 · 15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36 1 · 4「 」

벌채등의 허가 신고 동법 제 조제 항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 , 45 1 · 2

의 허가 신고 및 동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46 1

농지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3. 36「 」

농어촌정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및4. 20「 」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67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또는 제 조제 항5. 13 1 20 2「 」

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하천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 조의6. 6 , 30「 」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점용 등의33

허가

공유수면매립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7. 9 , 13「 」

한 고시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및 동법 제 조의 규정, 15 · 38

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하수도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 의 설8. 11 ( )「 」

치인가

폐기물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9. 30「 」

고

수도법 제 조 및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10. 12 33 2「 」

도사업의 인가와 동법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36 38

수도 설치의 인가

전기사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또는 전기11. 7 · ·「 」

판매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62

가 또는 신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12. · 12「 」

인

관광진흥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 조의13. 14 52「 」

규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공유수면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 사용허가 및 동법14. 5 ·「 」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8 ( )

도로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15. 8 , 34「 」

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40

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 형16. 56 ·「 」

질변경 허가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86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88

하수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7. 16「 」



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 허가18. 23「 」

항만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9. 9 2 10「 」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2

도시개발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20. 11 ,「 」

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 동법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13 , 17 18

계획의 인가 고시 등,

택지개발촉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21. 9「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22. 28「 」

사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개설허가23. 4「 」

사방사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 조의24. 14 20「 」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소하천정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25. 10「 」

골재채취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26. 22「 」

국유재산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27. 24 ·「 」

지방재정법 제 조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 수익허가28. 82 1 ·「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29. 4「 」

협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30. 8「 」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31. · · 17「 」

협의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제외한다. ,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 조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32. 11「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33. 16「 」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 조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 17 · 18

인

측량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 등의 사용심사34. 25「 」

지적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35. 27 ·「 」

건축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동법 제 조의 규정에36. 4 , 8「 」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축조신고 및 동, 15 ·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25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1② ․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거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

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9③ ․

인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 항 각호의 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1 1

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3④ ․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30

한다.

제 조 토지수용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13 (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조에서 정하는 토지2 ·「 」

물건 또는 권리 이하 토지등 이라 한다 를 수용 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수( " " ) ( . )

있다.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10② 「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20 22」

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 조 및 동법, 23

제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28 9

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1③

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1④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 」

용한다.

제 조 준공검사 개발사업시행자 국가 및 시 도지사를 제외한다 가 개발사업의14 ( ) ( )① ･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시도지사․

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

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시행자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 조제1 11 1②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

은 것으로 본다.

제 장 재정지원 등4

제 조 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15 ( ) ①

의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차등10「 」

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 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도로상하수도에너지공급설비정보통신설비용수시설공항항만선박환경② ․ ․ ․ ․ ․ ․ ․ ․

기초시설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발전위원회가11③

결정한 정부지원 내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사업별로 포괄 지원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장관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등의 건설 또는 관광④



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보조할 수 있다.․

제 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복합개발사업을 원16 ( ) ①

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 · · ·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복합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②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 」 「 」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 , , ,「 」 「 」 「 」 「 」 「

수면관리법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 「 」

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 , , ,

공유수면 점 사용료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1 ( ) 6 .

제 조 유효기간 이 법은 년 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2 ( ) 2020 12 31 .

제 조 기존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3 ( )

법과 유사한 절차를 거친 기존사업이 이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광역복합개발계획5

에 포함되어 결정 고시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광역복합개발지역 및 광역복합개ㆍ

발계획으로 지정 승인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 조 유효기간 만료 당시에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4 ( )

간 만료당시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10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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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추진경과

3. 어떤 시대인가3. 어떤 시대인가

대구경북대구경북 무엇이무엇이 문제인가문제인가ⅠⅠ

2. 어떤위기인가2. 어떤위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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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녕 대구시장, 이의근 경북지사, 이종현 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의 TV 방
송 신년대담에서 대구경북경제통합 언급(06. 1. 3)

§ 대구경북연구원(원장 홍철)을 중심으로 대구경북경제통합에 대한 논의:  
대구경북경제통합 연구단 구성 (단장 서정해 경북대 교수)
- 의견수렴 및 홍보, 기본구상 : 세미나, 여론조사, 북부권 지역

§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에 대한 양해각서(MOU)체결(06. 3. 20)

§ 대구경북경제통합 포럼 창립(06.4.28)
- 공동대표(김만제,류창우, 황병태), 운영위원장(홍철, 이종현) 등 위원
150여명

§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개시(06.7.1) : 김범일 시장, 김관용 지사

§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위원회 창립회의 개최(06. 7. 31)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공동추진 현안과제(16개 사업)논의

§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 2차 회의 및 사무국 현판식(0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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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위기를 맞이했는가? 

§ 산업구조 개편의 지연 및 지체

§ 대구경북 시도민의 보수성과 과거 개발연대식 사고

§ GRDP의 상대적 하락 지속 §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 우려

대구위기(현재화)대구위기대구위기((현재화현재화)) 경북위기(잠재화)경북위기경북위기((잠재화잠재화))

대구경북의대구경북의 행정분리로행정분리로 인한인한 고립된고립된 각개각개 약진형약진형
개발정책과개발정책과 전략전략

§ 경제산업의 위기, 인재의 위기, 자존심의 위기

대구경북의 3대 위기대구경북의대구경북의 33대대 위기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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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6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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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잠재적 위기

지속적 위기

수도권수도권 규제완화규제완화

광역수도권광역수도권 형성형성

본격적본격적

지방자치제지방자치제

1인당 GRDP 연도별 상대수준 (전국=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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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원천

§ 지역간 협력을 통해 경쟁력 확보

§ 자기중심적 사고 ⇒ 협력·상생의 사고

§ 변화와 혁신, 창조가 강조되는 시대

§ 광역경제권 및 생활권 형성

‘‘융합융합’’과과 ‘‘경쟁경쟁’’의의 세계화와세계화와 지역화지역화 전개전개

지식기반사회의지식기반사회의 본격화와본격화와 고속고속 교통교통··통신수단의통신수단의 일상화일상화

만약 이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 경제(GRDP 하락), 산업(성장동력 부재), 자긍심 상실이라는

3대위기는 더욱 더 심화

⇒ 희망이 없는, 미래가 없는 대구경북으로 전략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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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기대응의 접근방식1. 위기대응의 접근방식

2. 접근방식의 평가2. 접근방식의 평가

어떻게어떻게 대응할대응할 것인가것인가ⅡⅡ

3. 접근방식별 활동과 성과3. 접근방식별 활동과 성과

4. 통합적 접근방식의 성공사례4. 통합적 접근방식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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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식접근방식 기본적 사고기본적 사고 사 례사 례

각개약진적각개약진적
접근접근

대구대구 지하철지하철 22호선호선

((추정손실추정손실 11701170억원억원))

구미구미 LCD LCD 공장파주이전공장파주이전

전략산업의전략산업의 중복중복

정책협의적정책협의적
접근접근

경제통합적경제통합적
접근접근

§§ 단절과단절과 이기적이기적 경쟁경쟁

§§ 단위경제성단위경제성

§§ 분절과분절과 부분적부분적 협력협력
((산발적산발적, , 소극적소극적))

§§ 부분적부분적 규모규모 경제성경제성

§§ 상생과상생과 협력협력
((체계적체계적, , 지속적지속적))
§§ 규모규모++범위범위++네트워크경제네트워크경제

행정협의회행정협의회((광역광역,,기초기초))

대구경북한방산업육성협력대구경북한방산업육성협력

DGIST DGIST 설립설립 협력협력

EUEU의의 통합통합

나고야나고야 경제권경제권 협력협력

베이징베이징, , 텐진텐진, , 허베이성허베이성 경제통합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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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점단 점 장 점장 점

중복중복 투자투자 가능성가능성

치열한치열한 경쟁으로경쟁으로 인한인한 동반동반 위기위기

체계성체계성 부족으로부족으로 인한인한 계속적계속적 협력협력

집행의집행의 어려움어려움

협력사업에협력사업에 대한대한 성과성과 달성달성 미흡미흡

CEOCEO의의 강력한강력한 의지의지 필요필요

사회적사회적 합의합의 도출의도출의 어려움어려움

행정의행정의 편의성편의성

신속한신속한 업무처리업무처리

협력으로협력으로 인한인한 부분적부분적 이득이득

해당사업에해당사업에 대해서는대해서는 이해이해

관계관계 조정이조정이 비교적비교적 용이용이

시너지시너지 이득이득 극대화극대화

상생상생 공동체공동체 형성형성

각각 개개
약진적약진적
접접 근근

정정 책책
협의적협의적
접접 근근

경경 제제
통합적통합적
접접 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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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통합은유럽통합은 경제통합에서경제통합에서 시작시작

§§ 유럽유럽 석탄철강위원회석탄철강위원회

성성 공공
사사 례례

§§ 나고야와나고야와 인접도시들의인접도시들의

역할역할 분담분담

§§ GNIGNI

(Greater Nagoya Initiative)(Greater Nagoya Initiative)

EU 통합EU EU 통합통합

국내 사례국내국내 사례사례

나고야 경제권 형성나고야나고야 경제권경제권 형성형성

§§ 전남전남··광주는광주는 혁신도시혁신도시 선정에서선정에서

상생의상생의 모델모델 적용적용

§§ 대구대구··경북경북 한방바이오산업한방바이오산업 육성육성

협력협력 등등

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경제통합베이징베이징, , 텐진텐진, , 허베이성허베이성 경제통합경제통합

§§ 장강삼각주와장강삼각주와 주강삼각주주강삼각주

발전에발전에 대응대응

§§ 지나친지나친 경쟁과경쟁과 중복투자중복투자 극복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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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 DG 경제통합이란경제통합이란 무엇인가무엇인가ⅢⅢ

1. 통합의 형태와 타당성1. 통합의 형태와 타당성

2. 경제통합의 개념2. 경제통합의 개념

3. 경제통합의 이익3. 경제통합의 이익

4. 경제통합의 의의4. 경제통합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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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통합 형태형태

행정행정··정치정치

통합통합

§ 한 식구, 두 살림 합치기

§ 사회통합의 의미 내포

§ 대구경북의 경제공동체 형성

§ 행정기구 및 행정조직의 통합

§ 지방의회의 통합

의의 미미 타타 당당 성성

§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나아가 정치권 합의가 필요

⇒ 통합의 어려움

§ 대구경북 상호 실리 추구

§ 위기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음

경제경제

통합통합

경제통합으로경제통합으로 DGDG의의 새로운새로운 미래미래 창조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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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의경제통합의 이론적이론적 배경배경

l 활동공유 모형

l 파트너십 모형

l 연결 및 시스템의 경제성 이론

l 통합형 분업이론

l 협상 및 갈등관리 이론

l 지역간 혁신체제(IRIS) 이론

/

공동공동 발의발의
(Co(Co--Initiation)Initiation)

공동공동 계획계획
(Co(Co--Planning)Planning)

공동공동 집행집행
(Co(Co--Implementation)Implementation)

성과성과 공유공유
(Co(Co--Benefiting)Benefiting)

공동체 구성
⇒ 시너지 효과

⇒ DG 상생

공동체 구성
⇒ 시너지 효과

⇒ DG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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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은대구경북은 CoCo--활동을활동을 통한통한 규모의규모의 효과효과 극대화극대화, , 

효율적효율적 예산예산 집행을집행을 통한통한 낭비적낭비적 요소요소 제거제거

시너지시너지 효과효과 극대화를극대화를 통한통한 생산성생산성 향상향상, , 일자리일자리 창출창출

(신규 2만 5천개), , 소득소득 증대증대 효과효과(대구 GRDP가

최하위에서 8위로, 경북 소비지출이 15위에서 11위로)

대구의대구의 지원기능과지원기능과 경북의경북의 생산거점기능간생산거점기능간 상보적상보적

연계협력을연계협력을 통해통해 대구경북의대구경북의 신성장동력산업신성장동력산업 창출창출

대구경북대구경북 주민의주민의 생활편의성생활편의성과과 윤택한윤택한 삶의삶의 질질 기반기반 확보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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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수도권에 대응한 영남권 경제공동체 교두보 마련

전국적 확산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협력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제시

협력하며 자긍심 있고 개방적인 시도민 의식 제고

대구경북 시도민의 정체성(한마음) 형성



대구경북경제통합연구단대구경북경제통합연구단

DG DG 경제통합의경제통합의 비전과비전과 모형모형ⅣⅣ

1. COOPS 모형1. COOPS 모형

2. 비전과 목표2. 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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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
CoCo--ActivityActivity

OO
Open Open 

GovernanceGovernance

PP
PriorityPriority

SS
StepStep--wisewise

<COOPS<COOPS의의 의미의미 부여부여>>
§ Cooperation + Cooperation ⇒ㅊㅊ

Coops (계속적 협력의 내재화)
§ Competition + Cooperation ⇒ Copetition ⇒

Coops (경쟁과 협력의 조화) 

§ 계획기간: ‘06~’20년

§ 단계적 순차적 접근
(1단계, 2단계, 3단계)

§ 실천이 용이하고 협력

의 효과가 큰 사업

실행의실행의 우선순위우선순위 결정결정

§ Co-Initiation
§ Co-Planning
§ Co-Implementation
§ Co-Benefiting

협력의협력의 과정과정(Co(Co--cycle)cycle)

§ 지자체, 대학, 산업
금융 및 지원기관
주민 및 시민단체 참여

사회적사회적 합의합의 형성과정형성과정
((개방적개방적 협치구조협치구조))

§ 전략적 분야의 선택과
집중
§ 협치에 의한 우선순위
결정

분야의분야의 우선순위우선순위 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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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원칙

선정원칙 예시

§개방적 협치구조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정

§통합에 합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분야

§통합에 대한 공유이익 창출이 큰 분야

§산업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켜 성장동력을 창출 할 수 있는 분야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낙후지역) 

§통합 효과를 피부로 느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

§기타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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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식공동체의식

확립확립

성장엔진성장엔진

창출창출
균형발전균형발전

도모도모

효효 율율 성성 형형 평평 성성 정정 체체 성성

하나되어 공동발전하는 DG

열려있는 한마음, 미래를 향한 큰걸음

하나되어 공동발전하는 DG

열려있는 한마음, 미래를 향한 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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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어떤 분야를분야를 경제통합할경제통합할 것인가것인가ⅤⅤ

1. 경제산업편1. 경제산업편

2. 생활편2. 생활편

3. 균형발전편3. 균형발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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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편산업편11

1. 현황 및 필요성1. 현황 및 필요성

2. 비전과 목표2. 비전과 목표

3. 주요 사업3.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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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대구 일인당 GRDP 지속적 하락, 경북 잠재적 위기 심화

본격적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동시적 위기에 직면01

l 대구는 서비스업, 경북의 제조업 중심으로 지역의 자력발

전을 모색할 시기

l 대구의 전문인력과 경북의 많은 일자리 제공(통합 후

25,000명 고용창출효과 기대) 

기능적 보완형태의 산업구조02

l 기술혁신으로 R&D, 고급인력이 지역경쟁력의 핵심 요소, 

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혁신클러스터화가 급속히 진전

l 대구경북협력을 통한 IT, MT, BS, CT 등 클러스터 육성 필요

대구경북 산업간 높은 연계성, 혁신클러스터 구축 미흡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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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대구경북의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공동협력으로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 필요

l 대구의 낮은 투자 및 수출감소, 경북의 첨단업종 투자 및 일

자리 감소 등 동반위기에 따른 산업차원의 공동대응 필요

산업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필요04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필요05

l 세계화, 지식정보화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필요

l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산업기반 붕괴 우려로 공동 필요성 증대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성장동력산업 창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대구경북대구경북 경제산업의경제산업의 제제22의의 도약기도약기 마련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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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선택과 집중집중, , 협력을협력을 통한통한 지역경제의지역경제의 재도약재도약비전

대구경북 협력을 통한 R&D 기반 구축 및 활성화

대구경북 공동 산업클러스터 구축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목

표

대구경북 공동투자유치

v 대구경북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중점지원

v 대구경북 산업단지 연계 활성화

v 대구경북 산학연 연계의 효율화

v 대구경북 벤처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v 대구경북 산업단지 연계 활성화

v 대구경북 통합 DB 구축

v 대구경북 금융분야 공동협력 방안

v 대구경북 공동인력개발

대구경북 MT산업 공동지원 및 협력

v 대구경북 첨단자동차산업 클러스터

v 지역 강점형 IT산업 경쟁력 강화

v 대구경북 CT산업 협력 기반 마련

v 대구경북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육성

v 대구경북 에너지산업 협력 및 기반구축

산업별산업별 핵심추진사업핵심추진사업공통공통 핵심추진사업핵심추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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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생활편22

1. 현황 및 필요성1. 현황 및 필요성

2. 비전과 목표2. 비전과 목표

3. 주요 사업3.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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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인프라계획을 비롯한 종합계획을 대구와 경북이 따로 수

립함에 따라 계획의 연계성 결여 및 효율성 저하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 수립한 계획 전무01

l 각 종 인프라 및 관리계획의 연계성 결여로 지역주민 불편

야기, 도시발전 저하 등으로 지역경쟁력 약화

l 대구지하철 2호선 연장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하나의 사업

으로 추진했어야 할 사업

인프라 연계성 부족으로 지역경쟁력 약화02

l 철도, 고속도로 등 국가재정사업의 경우에도 따로 전략수

립 및 건의함에 따라 중앙정부에 대한 설득력 약화

국가 인프라 및 관광사업 등 분리추진으로 효율성 약화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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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동일 생활권에 대한 각종 인프라 연계성, 효율성 확보 필요

l 통합 도시,교통, 관광 분야의 공동 사업 추진을 통한 비효율

성 극복

동일 생활권내 동질성 및 효율성 극대화 필요04

예산 절감 및 대응력 제고05

l 예산낭비 및 행정력 손실 방지

l 기존 국가재정사업 조기 추진 및 신규 사업 유치

세방화시대, 지역의 세계화 기반조성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생활권 확대로 인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적지역적 일체감일체감 및및 동질성동질성 회복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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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조화로운 통합생활권통합생활권 형성으로형성으로 지역동질성지역동질성 회복회복비전

지역특성을 살린 조화로운 토지이용계획 수립

상생할 수 있는 통합 도시계획사업 추진

편리하고 효율적인 통합 사회기반시설 구축

목

표

통합 대구경북 종합계획 수립

v 대구경북 연접지역 자연자원

공동관리계획 수립

v 대구‧칠곡(동명) 도시발전 계획

v 대구경북환경기초시설공동활용

도시도시 및및 환환
경경 대구광역교통권 교통카드호환

및 공동환승할인제 시행

v 대구공항활성화 추진

v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사업

v 대구선 복선전철화 조기개통

v 지하철1호선 종점연장과 대구

선과의 연계 사업

교교 통통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공동수립

v 대구경북 관광숙박시설 인증

제도 도입

v 대구경북 관광DB 공동구축

v 대구경북 공동관광홍보

문화관광문화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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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편균형발전편33

1. 현황 및 필요성1. 현황 및 필요성

2. 비전과 목표2. 비전과 목표

3. 주요 사업3. 주요 사업

4. 추진 방법4. 추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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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대구경북지역 내 남부권과 북부권의 경제불균등으로 갈

등 심화: 도농간 지역격차, 지역간 삶의 질 격차 심화

l 북부권 소외에 따른 갈등 표출 : 분도요구, 도청이전 요구

지역격차 심화에 따른 지역간 갈등 심화01

l 최근 북부권 지역 내 다양하고 활발한 지역발전 논의 및 의

견 제시

북구권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한 활발한 논의02

-18.712.87.4노령화지수(%)

북부권(C)경북(B)대구(A)

22.3178,422799,252738,541취업자수(명)

-14.429.469.2재정자립도(%)

19.77,63044,07323,438GRDP(십억,2002년)

--2.34-0.991.4인구유출율(%)

29.5

비율

(C/B)
801,0472,718,6132,524,712인구수(명)

기준년도(2004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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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회 불균등 해소 차원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필요

l 혁신도시 선정이후 지역갈등 해소 위한 사회통합방안도출

l 타지역으로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 특화

산업 배치 등 노력 필요

l 지역주민의 ‘삶의 질’ 해소를 위한 도농간 공동노력 필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 통합방안 노력이 더욱 필요03

북부권의 낙후성 극복을 위한 지역간 협력 모색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방안 모색

대구경북지역대구경북지역 내내 남북간남북간 격차격차 해소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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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격차지역격차 없는없는 하나된하나된 마음마음 ! ! 하나된하나된 지역사회지역사회 !!비전

공동협력을 통한 지역격차 없는 지역사회 만들기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도농간 차별없는 삶의 혜택 누리기

산업간지역간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목

표

v 북부지역 균형발전 공동네트워크 설치

v 낙동강 그린프로젝트(에코벨트) 추진

v 대구경북 도농상생교류 협력사업

v 그린BT 클러스터 구축

v U-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의료체계

추

진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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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재원 조달과조달과 운영운영ⅥⅥ

1. 재원의 조달1. 재원의 조달

2. 자금의 운용2. 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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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and Winner 

한마음 밀어주기

§국토기본법 제3조 제3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9조 제2항

“2이상 지자체 관할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공동추진하는

경우 사업비를 예산편성에 우선반영”

§논리적이고 실천가능하며, 설득력 있는 기획안 도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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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운용

§낙후지역에 성과 배분

§사회통합 차원에서 자금 배분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자금운영

§전략적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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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어떻게 추진할추진할 것인가것인가ⅦⅦ

1. 추진체계1. 추진체계

3. 역할 분담3. 역할 분담

2.                           계층체계2.                           계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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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대구경북의 경제통합 목적이 양 지역의 경제적 이득이기 때문에 이

에 부합된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 및 적절한 추진체계 필요

제도화를 통한 발전의 추진01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의 정신02

l 대구경북경제통합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

l 이를 위해 주체 간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통합의 필

요성과 당위성 및 추진의 절대성을 부각 필요

과학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발전의 추진03

l 단순하게 일시적 즉흥적 산발적 발상이 아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

거를 마련하여 기획, 집행, 성과 및 평가까지 일관된 추진 필요

l 경제발전은 무엇보다 효율성이 추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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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특별법 신설을 전제로 하며,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이 가능

l 유사 법률 양상 등 부작용 초래 가능

특별법에 의한 추진방법01

MOU에 의한 추진방법02

l 가장 용이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음

l 상호 합의 및 재원확보의 어려움

기존법령 수정03

l 관련법 개정을 통한 지역간 협력이 가능

l 관련법 개정으로 중앙정부 지원 강화, 지자체 주체 의욕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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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고려
• 독자적 추진의 어려움

• 기존 법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수정 및 추가 용이

3. 기존법령 수정에 의한
추진방법

• 추진력 낮음
• 법적 제도적 구속력 낮음
• 지역내 국가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시기 및

재원확보 어려움
• 상호 합의의 어려움(필요사업과

가능사업간의 괴리) 

• 현 체제하에서 가장 용이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음

• 독자적 추진 용이
•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이 가능(융통성)
• 재원의 효율적 활용 가능
• 신속한 의사결정과정과 사업 추진

2. MOU에 의한 추진방법

• 타지역과의 형평성차원에서 현실적인
설득 근거 미비

• 지역 시급성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
까지 장기간 소요

• 중앙정부의 구속력이 높아 독자적 추진이
어려움

• 대구경북의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가능

• 특별법 제정으로 경제통합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가 용이

• 확실한 추진체계 구축이 가능 추진력
높음

1. 특별법에 의한 추진방법
(신설)

단 점장 점추 진 방 법

추진방법 간 장단점 비교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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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제대구경북경제

통합추진위원회통합추진위원회

MOUMOU

대구경북경제대구경북경제

통합연구단통합연구단

대구경북경제대구경북경제

통합포럼통합포럼

§지방정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방의회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

§중앙정부

자금
제도

심의기구심의기구

이론이론
정책제공정책제공

공론의공론의 장장
사회적사회적 합의합의

도출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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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MOUGrand MOU
(2006.3.20)(2006.3.20)

§§ 대구경북대구경북 경제통합경제통합 위원회위원회

구성구성

§§ 대구경북경제통합대구경북경제통합 발전계발전계

획획 수립수립

§§ 경제통합분야와경제통합분야와 프로젝트프로젝트

의의 선정선정

§§ 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 대한대한 상세계획상세계획

수립수립

§§ 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 대한대한 타당성타당성

검토검토

§§ 단위사업의단위사업의 선정선정 및및 우선우선

순위순위 결정결정

§§ 단위사업의단위사업의 타당성타당성 검토검토

§§ 단위사업의단위사업의 실행체계실행체계 구축구축

…..Project 1 Project 1 

MOUMOU

Project 2 Project 2 

MOUMOU

Project 10 Project 10 

MOU MOU 

단위사업단위사업

MOUMOU

단위사업단위사업

MOUMOU

단위사업단위사업

MOUMOU

단위사업단위사업

MOUMOU

…

단위사업단위사업

MOUMOU

…

단위사업단위사업

MOUMOU

…

…..

…..

C
O

O
P

S
 

모
형
의

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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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모
형
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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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경제통합추진에 관한 양해각서(2006. 3.20)

l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

l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 사무국

공식적 추진기구01

l 대구경북경제통합 포럼

l 대구경북경제통합연구단

l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l 지방정부(광역 및 기초지자체)

l 중앙정부

지원 기구 및 조직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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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7명
(대구시)

공동위원장

위원9명
(민간전문가)

위원7명
(경북도)

대구경북
경제통합포럼

부위원장

사무국 경제통합연구단

지역혁신협의회

심사평가
위원회

l 공동위원장은 시·도 부기관장, 위원은 시·도 실·국장 및 민간 전문가

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시·도 기획관은 위원 겸 간사

l 회의는 윤번제로 운영, 정례회는 분기 1회,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

l 심사평가위원회, 사무국(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내) 설치 검토

구 성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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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목 적

§대구경북 경제통합추진에 관한 양해각서(2006.3.20)

§법령 및 기타 규정에 따라 경제통합과 관련된 계획, 시책, 실적

점검, 평가, 기타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

기능 및 역할

§대구경북경제통합발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심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제안한 중요 경제발전 시책의 검토

§경제통합과 관련된 관련 조례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심의

§경제통합의 운영과 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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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성 격

§대구경북 상생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자유롭고 합리적 토론의 장

제공과 여론을 수렴하여 대구경북 경제통합과 지역발전에 기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임의 단체

§주민들을 밀접하게 이어주는 인적 네트워크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간 지역발전을 논하는 의사소통 통로

역 할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통한 집단학습의 장 마련

§시도민의 의견 수렴 및 제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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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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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격

§대구경북의 경제통합 발전의 싱크탱크로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

위원회의 지원기관

구성 및 역할

§단장 및 연구위원, 시와 도의 담당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정책의 발굴, 제안, 타당성 조사 등의 연구 및 지원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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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학계, , 언론계언론계, , 
시민단체시민단체, , 주민주민

역역 할할
분분 담담

광역지자체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기초지자체

중앙정부중앙정부

•• 예산지원예산지원(국토기본법 제3조, 국

가균형발전특별법 제39조 2항)

•• 분권지원분권지원 : : 경제통합과 관련된 주

요 관련사항을 분권화

•• 제도지원제도지원 : : 법적 및 제도적 장치

지원

•• 참여형참여형 경제통합에경제통합에 동참동참

•• 경제통합에경제통합에 대한대한 공감대공감대 형성형성

•• 경제통합에경제통합에 대한대한 CEOCEO의의 확고한확고한 의지의지

•• 공무원의공무원의 의식혁신의식혁신(마인드 개혁)

•• 경제통합에경제통합에 대한대한 신뢰신뢰 구축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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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 무무 리리Ⅶ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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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공동추진과제

l 현안과제

l 중장기 과제

활동(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 활동)01

성과02

l 정성적 평가 : 대구경북 협력마인드

l 정량적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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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 체결된 MOU를 기반으로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대구경북경제통합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확대 추진할 필요성 검토

‘MOU’를 기반으로 ‘특별법’ 제정으로 확대01

사무국을 RDA로 확대 개편02

l 사무국 기능을 영국의 RDA와 같이 기능 및 역할의 확대 개편

<단점>
1. 포괄적, 불명료한 추진

2. 구속력 부재시 단순 협의단체로 전락, 

실효성 부족

3. 지역내 여건에 따라 시책추진의 우선순

위 조정 등자율권 부여 선행이 필요

<장점>

1. 시급 사안에 대한 빠른 대응및 협력과

조정 용이

2. 지역단위 공동전략 수립 및 시책과 사

업 조정이 가능

3. 양 지자체 고유사무와 국가 사무 위임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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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대구경북경제통합위원회에서 영남권경제협력위원회로 확대

l 광역경제권 발전방향 제시

l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기획 및 수립

l 광역권 의견수렴 및 대외적 대변 기능

l 국제사회에의 지역 홍보

추진위원회 확대03

YEAD로의 이행04

l 영남권 경제공동체 법제화 및 영남권 경제개발청(YEDA)를 발족

l 영남권지자체의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의 설치나 공동발전사업

에 관한 연계,조정, 협력이 가능한 행정적 지원체제 구축 필요

l YEDA 발족을 통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 지역의 이해당사자

들과의 연계, 조정, 협력이 가능

l 지역 협력사업의 추진에 실질적 역할 담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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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2007. 4. 19

충북개발연구원

원 광 희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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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공사 경영성과 수익 비용( / )

기존항공사

미국, AAL 0.992

영국, BAW 1.074

일본, JAL 1.027

싱가폴, SIA 1.127

한국, KAL 1.056

한국, AAR 1.281

중국, CSN 1.039

LCC

미국, SWA 1.092

미국, JBA 1.101

아일랜드, RYR 1.328

호주, VOZ 1.134

말레이시아 AXM, 1.183

마카오, AMU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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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 참여업체 수 합계

북미
미국 개16

개국 개2 19
캐나다 개3

유럽

영국 개12

개국 개24 60

독일 개8

이탈리아 스웨덴, 개 각 개12 ( 6 )

아일랜드 등 개국8 개 각 개16 ( 2 )

기타 개국12 개 각 개12 ( 1 )

아시아

오세아니아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 , 개11
개국 개12 27

호주 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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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 선 신 규 증 대 기존 활용율

청주

베이징 주 회7

33%항 주 주 회7

상 해 주 회 주 회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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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공항 영향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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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www.nso.go.kr 년 기준 자료임), 2005 .

주 기타는 수도권 강원 전북 경북 등 충북의 접경지역이 주요대상지역임: , , ,

단위 개( : )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www.nso.go.kr 년 기준 자료임), 2005 .

주 기타는 수도권 강원 전북 경북 등 충북의 접경지역이 주요대상지역임: , , ,

단위 명( : )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www.nso.go.kr 년 기준 자료임), 2005 .

주 기타는 수도권 강원 전북 경북 등 충북의 접경지역이 주요대상지역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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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홈페이지13. (www.nso.go.kr)



충청권 종합발전 구상안( )

산업경제편- -

‘07. 4. 19

강 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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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필요성 및 충청권 발전과제I.

추진 배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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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490km)

나가사키(650km)

대련(550km)
천진(820km)

청도(550km)

연운(630km)

상해(68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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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여건 분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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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의 발전과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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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향 및 추진전략II.

발전방향1.

추진전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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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별 추진사업III.

집적기반의 강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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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의 공동이용 및 관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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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전문가 지원

-세미나, 발표회, 투자유치

-전문가 networking

기술개발능력
배양 프로그램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기술 혁신시스템 구축

기술개발지원
시설 및 서비스

-신기술개발, 도입

-상용화 및 적용지원

           (RTC)

-기술개발 보조금

-실험/검사 등 공동시설

-신기술창업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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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술
혁신센터

지방금융기관
경제단체대학

연구기관

지방정부

기업

연구   협력

정책협의
정보교류

운영협조

서비스

점검촉진
설립지원
운영조정

촉진기획

지역개발정책협의
정보교류

산학협동
체계

혁신요소체계
재정부담

기술혁신정보
교육지원

지역혁신체계
활용창구 제공 업계공동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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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창업지원 및 중견기업 육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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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투자 및 기업의 공동 유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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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업

기

회

의

취

업

우

대

권

기업

기술적 애로사항의 확인

기술적 애로사항의 확인

기술적 애로사항의 확인

기술적 애로사항의 확인

기업

인력양성

기술적 애로사항의 확인

해당 대학
대학 커리큐럼의 조정

지역산업협의회 대학 지자체+ +
커리큐럼 반영요구

신기술 수요기존인력의 문제

취업

우대

권

요구

취

업

기

회

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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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네트워크 및 협력문화의 확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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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부여 단계
유사한 여건을 지니고 있는 기업군을 확인하고 네트,∙
워크의 이익에 대해 인식하게 하는 단계
집단내 리더의 출현을 지원∙

전략적 계획단계
공통의 문제와 기회 분석 공동의 사업계획 작성,∙

그룹 구조 및 조직체계 결성 단계∙

시범사업 추진단계
참여기업들에게 확실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
을 시범적으로 추진
전시회 공동출품 원자재의 공동구매 상품 카탈로그, ,∙
공동제작

전략 프로젝트 추진

단계

기업간 생산공정의 전문화 추진∙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공정 및 제품 전문화 기업 신,∙
설을 통한 공동시설의 공급 공동 브랜드의 개발 등,

네트워크 구축완료

단계

공공부문 등 네트워크 중개자의 존재 불필요∙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네트워크 내에서 상호협력과 교∙

류를 구현

단계1

단계3

단계4

단계2

단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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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산업
기초기술( ,
유전자)

정밀화학
기타화학제품( )

정밀화학
기초화합물석유( ,
화학)

정보통신 서비스

의료기기 자동차 및 부품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의료분야( )

제조업 관련
소프트웨어

음향기기 정밀기기

반도체 산업 반도체 산업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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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추진체계의 구축5.

연계연계

§지방정부 및 의회

(대전, 충청북도, 충청남도)

§중앙정부

심의기구심의기구

연구기구연구기구 네트워크네트워크

§각종 업계 단체

(상공회의소, 기업연합회 등)

§지역대학, 연구소

충청권경제통합충청권경제통합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

충청권경제통합충청권경제통합

연구단연구단

충청권경제통합충청권경제통합

포럼포럼

사무국
충청권경제통합

추진 사무국

혁신협의회
충청권

혁신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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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법령및기타규정에따라경

제통합과관련된계획, 시책, 

실적점검, 평가, 기타사항

등을심의

기능및역할

§ 충청권경제의통합발전과관련된

기본적인계획및정책의심의

§ 경제통합과관련된관련조례의제·

개정, 폐지에관한심의

§ 경제통합의운영과예산에관한사

항을심의

심의기구심의기구

충청권경제통합충청권경제통합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

구 성

§공동위원장은시·도부기관장, 위원은

시·도기획실장, 경제통상국장및민

간전문가를중심으로구성하고시·도

기획관은위원겸간사

§회의는윤번제로운영, 정례회는분기

1회, 임시회는필요시개최

위원3명
(대전시)

공동위원장

위원9명
(민간전문가)

위원3명
(충북도)

충청권경제통합포럼

사무국
경제통합연구단

지역혁신협의회

심의위원회

위원3명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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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IV.



목 차

I. 교통부문 지역협력의 필요성



II. 지역 교통환경의 이해

1. 지역교통의 현황



자료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2006), 2006『 』

자료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2006), 2006『 』

자료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2006), 2006『 』



주 충남은 년 기준) 2004

자료 각 시도 통계연보: (2006)



자료 : 한국공항공단 청주지사 청주시 통계연보, 2007

자료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2006), 2006『 』



2. 광역교통환경의 문제점

III. 장래 교통여건의 변화와 평가

1. 교통여건의 변화 전망

1) 대전광역권 통행량은 년 만통행 일에서 년 만통행 일로 증가하며 대전광역시1999 : 4,94 / 2015 : 623 / ,

는 년 만통행 일에서 년 만통행 일으로 증가예상1999 267 / 2015 356 /

자료 건교부 지방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수립 대전발전연구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 (2001), 5 , (2006),

설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방안

2) 이재영 등에 의하면 정보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교통수요를 일부 대체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1999) , “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면대면 수요의 증가로 평균통행수는 계속 증가할 것 으로 보고 있다” .



자료 통계청: , http://kosis.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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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 http://kosis.nso.go.kr

 

주 수단통행은 도보 포함: .

자료 : 대전권광역교통기본계획안 공청회자료KRIHS(2007), ( ) , p.43



2. 관련계획 검토

일반철도
전    철
고속철도

신설선 기존선확충

영종도

문산

능곡

신탄리

동두천
포천

의정부

마석

도농청량리

서울

성남
광주

덕소

춘천

원주

강릉

여주 봉양

제천 도담

정선

사북

동해

삼척

백산

울진분천

영주

안동

이천
수원

인천

포승
안중

평택

온양
천안

예산 조치원

충주

문경

보령

장항

군산 익산

전주

논산

대전

남원

송정리
광주

나주

목포 임성리

순천 광양

여수

진주 마산

창원

삼랑진

사상

가덕
부산

부전

울산

경주

포항
영천

대구

김천

의성

영덕

제주

서귀포

속초

간성

철원

서산

안흥

기존선

장기검토

신갈

진부



대 구

남 원

논 산

순 천

안 흥

문 산

영 천

안 중

수 원
여 주

제 천

안 동

영 주

영 덕

춘 천

포 천

상 주

김 해

양 평

홍 천

강 진

진 도

함 양

장 계

무 주

청 주

공 주

점 촌

옥 포

구 미

태 백

서 천

장 성

나 주
무 안

영 광

당 진

강 화

고 창

판 교

신 갈
호 법

원 주

김 포
서 울

충 주

예 천

대 전

전 주

광 주

진 주

경 주

영 종 도

연 평 도

인 천

아 산 평 택
대 산

고 정

보 령
대 천

비 인

장 항

군 산

새 만 금

홍 도 대 흑 산 도

거 문 도

녹 동

나 로 도

여 수

광 양

완 도

목 포

제 주

한 림

성 산 포

삼 천 포

충 무

고 현

마 산

장 승 포

옥 포

부 산

진 해

울 산

감 포

구 룡 포

포 항

영 일

월 포

강 구

후 포

죽 변

임 원

삼 척

동 해

묵 호

옥 계

울 진

강 릉

범     례

기  존   및   계  획  도  로  망

계   획   고   속   철   도   망

기        존        항        만

기    존    항    만    확    충

신        설        항        만

퇴 계 원

화 도

자료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1999), (2000-2019)







IV. 공동발전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과제

1. 공동발전과제의 도출





2. 광역물류체계의 구축‧

3) 이하 충청북도장기교통정책방향 을 참조한 것임(2006)



4) 이하 충남도종합개발계획 수정 을 참조한 것임(2006)



3. 광역교통 및 물류거점간 연계성 강화

4.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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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청주공항천안

조치원

오송

청주

신탄진

신첨단기술 정보지대

대전

서대전
지하철2호선

부산

지하철1호선



V. 상호협력 방안

1. 교통부문 발전과제의 공동추진



2. 광역교통협의회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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